
<주한미군의 커뮤니티뱅크 영리은행 주장에 대한 평통사 논평> 
주한미군 영내 은행인 커뮤니티 뱅크는 방위비분담금 이자소득을 반환하고 

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에 대한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철회하라! 
 
1. 주한미군 영내 은행인 커뮤니티 뱅크(Community Bank·CB) 사측이 노조 측과의 인력 구
조조정에 관한 협상 과정에서 스스로를 “비영리은행이 아니다”라고 주장했다고 한다. 

2. 이는 CB 인터넷 홈페이지나 미 국방부의 설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. CB 홈페이지
는 “커뮤니티 뱅크는 미 국방부가 소유하는 은행프로그램”이라고 명시하고 있다. 미 국방부도 
작년 9월 우리 국방부에 보내온 답변서를 통해서 “커뮤니티 뱅크(CB)는 미 국방부 소유의 은
행프로그램(DoD owned banking program)”이라고 밝혔다. CB 사측의 주장은 CB가 미 국
방부 소속임을 인정했던 자신들의 과거 주장을 뒤집는 것이기도 하다.  

3. CB 사측은 운영 경비를 자체 조달한다는 이유로 CB가 비영리은행이 아니라고 주장했다고 
한다. 그러나 이런 이유만으로 CB가 비영리은행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. CB가 방위비분
담금 이자놀이를 통해 창출한 이익으로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 금융 업무 대행의 대가로 CB에 
지급해야 할 수수료(운영 경비)를 대신하는 비밀계약을 맺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. 

4. 이런 점에서 CB 사측의 주장은 한국인 노동자에 대한 구조조정을 정당화하기 위한 꼼수라
고 볼 수 밖에 없다. 우리 국민 혈세인 방위비분담금으로 불법적인 돈놀이를 하고 내부 횡령
사건까지 야기한 부도덕한 기관인 CB가 이제는 기관의 위상을 가지고 한국인 노동자들을 기
만하면서 구조조정을 강행하려는 것이다. 

5. 미국은 지금까지 1조원이 훨씬 넘는 국민 혈세를 불법적으로 빼돌려 축적하고 CB를 통해 
이 자금으로 돈놀이를 하여 약 3천억원 이상의 이자소득을 챙겼다. 이는 한미소파의 정신을 
위배하는 어떤 활동(영리활동 포함)도 해서는 안 된다는 한미소파 제7조(접수국법령준수)를 위
배한 것이며 방위비분담금을 인건비, 군사시설개선비, 군수지원사업비의 용도에만 사용하도록 
규정한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위배한 것이다. 
 
6.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우리 국민혈세를 불법 축적하고 이자놀이 한 미국을 규탄
하면서 불법 축적한 방위비분담금 원금과 이자수익을 전액 즉각 반환하고, 탈루한 이자수익에 
대한 세금도 납부할 것을 촉구한다. 아울러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불법 부당한 구
조조정을 철회하고 노동3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불평등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을 개정하여 
노동자의 정당한 생존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.

7. 우리 정부와 국회도 우리 국민 혈세와 재정주권이 유린되는 사태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
고, 방위비분담금 불법 전용과 이자소득 관련 사안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혈세 낭비 보전 
및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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